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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건설경기가 어렵다.”

건설인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말이다. 과거 국

토교통부의 한 건설담당 국장이 “건설인들마다 

‘어렵다’고 한다. 건설산업이 언제 어렵지 않았

던 적이 있느냐”고 반문했던 기억이 생생하다.

‘어렵다’는 말이 업계의 습관적인 넋두리로 평

가절하 되면서 최근에는 “진짜(정말) 어렵다”는 

말까지 나왔다. 건설단체장들의 연설 문구도 “수

십 년간 어렵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과거와 판이

하게 다른 위기다”로 바뀌었다.

업계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부사 한두

개가 추가된 것 이상이다. 양치기 소년이 진짜 

늑대를 만난 격이다.

연구기관들이 전망하는 올해와 내년의 수주액

은 2007년(127조9,000억원)의 민간수주액(90

조8,000억원)과 다를바 없는 90조원대 초반이

다. 물가까지 감안한 불변수주액은 작년 73조

9,000억원이고 올해와 내년에는 60조원대로 떨

어질 것이란 분석이다.

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(62조8,000억원)과 

1999년(67조5,000억원) 수준이다. 당시 경상수  

주액은 지금의 절반인 50조원 내외(1998년-47

조9,000억원, 1999년-51조1,000억원)였다.

건설업계가 분명히 직시해야 할 현실은 ‘통일’

이 될 때까지는 상황이 바뀔 여지가 없다는 점

이다.

전문가들은 강점있는 분야에 선택·집중하고 

필요없는 부문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라고 조언

한다.

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역량이다. 건

‘창조경제시대’ 대비 기술경쟁력 배양 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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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몰락한 건설기업의 공통

점도 불운(석유파동, 외환위기, 글로벌 금융위기 

등), 부적절한 사업전략, 그리고 경영자의 실책

이었다.

경영자 역량 중 으뜸은 정책 흐름을 정확히 짚

어내는 통찰력이다. 건설산업을 ‘천수답(天水畓)’

이라고 비하하지만 정책을 거슬러 성공한 건설기

업은 거의 없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.

박근혜 정부의 건설정책을 제대로 읽고 준비

하는 것은 필수다. 경제민주화, 일자리창출, 정

부3.0, 비정상의 정상화 등과 달리 창조경제는 

지금까지 모호했다. 그러나 내년에는 다르다.

최근 제주에서 열린 ‘건설기업 CEO연찬회’에

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, 김경환 국토연구원

장은 물론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민경제자

문회의의 현정택 부의장마저 가장 강조한 당부 

중 하나는 창조경제에 대한 준비였다.

창조경제의 주역은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

업이다. 녹색성장의 최대 수혜자로 건설산업에

서 기계설비건설업이 꼽혔다. 녹색성장과 일맥

상통하는 창조경제의 주인공도 전문·설비·엔

지니어링 분야의 중소건설사들이다.

현정택 부의장은 “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

한 생산성 향상이 창조경제의 관건이며 건설기

업도 이를 통한 융합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”

고 주문했다.

특히 새롭게 부상하는 생활형 SOC와 유지관

리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.

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“감소하는 건설수요

의 내부에서 진행 중인 수요 자체의 구조적 변화

를 직시하라”고 충고했고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

“2000년대 이후 철도와 공항 쪽 성장에 주목하

라”고 지적했다.

국내시장 한계를 뛰어넘을 해외시장 진출도 기

술을 통해 가능하다. 어렵게 기술을 개발, 축적

해도 혜택이 없다는 불만도 많다. 그러나 앞으로 

달라질 것이다. ‘녹색성장’, ‘창조경제’처럼 정책 

브랜드는 다르게 포장해도 지향점은 기술력을 갖

춘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.

기계설비건설산업의 미래도 결국 이런 변화의 

줄기를 직시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CEO들의 

대응에 달렸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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